
 

서울시 

 

영등포구 

 

국제금융로6

 

길 26 

 

한국노총빌딩 909

 

호 / 

 

발행 

 

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/ 

 

담당 

 

교육선전실 / 

 

전화 (02) 6277-2187 / 

 

팩스 (02) 6277-2190  

 

수산자원관리공단 

 

불법행위･

 

인권침해사례‘

 

매우 

 

심각’

 

더불어민주당 

 

진상조사단 

 

현장찾아 

 

성과연봉제 

 

강제도입 

 

실태 

 

파악

6

 

월 1

 

일(

 

수) 

 

오전 10

 

시부터 

 

부산 

 

센텀사이언스

 

파크 17

 

층 

 

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

 

대회의실에서 

 

공단측의 

 

성과연봉제 

 

강제도입 

 

관련 

 

불법행위 

 

및 

 

인권유린 

 

사례에 

 

대한 

 

더불어민주당 

 

진상조

 

사단의 

 

현장조사가 

 

이뤄졌다.

 

현장을 

 

찾은 

 

더불어민주당 

 

조사단의 

 

한정애 

 

의

 

원(

 

단장)

 

과 

 

이용득, 

 

이학영, 

 

김기준 

 

의원은 

 

먼저 

 

노동조합에서 

 

제출한 

 

불법 

 

및 

 

인권유린 

 

행위에 

 

대한 

 

자료를 

 

검토하고 20

 

여명의 

 

조합원과 

 

질의

 

응답시간을 

 

가졌다. 

 

이 

 

자리에는 

 

실태조사 

 

지원

 

을 

 

위해 

 

공단을 

 

찾은 

 

연맹 

 

김주영 

 

위원장을 

 

필두

 

로 

 

한국석유공사노조 

 

김병수 

 

위원장, 

 

한국광물

 

자원공사노조 

 

선승대 

 

위원장, 

 

부산항만공사노조 

 

전찬규 

 

위원장, 

 

여수광양항만공사 

 

이장목 

 

위원

 

장 

 

등 

 

회원조합 

 

대표자들이 

 

함께해 

 

철저한 

 

진상

 

조사와 

 

불법사례 

 

재발방지를 

 

위한 

 

대책마련을 

 

요구했다.

 

이어 

 

사측을 

 

대상으로 

 

본격적인 

 

현장조사가 

 

진

 

행됐다. 

 

공단측에서는 

 

강영실 

 

이사장, 

 

임광희 

 

경

 

영기획본부장, 

 

김두환 

 

운영지원실장, 

 

최동림 

 

감

 

사법무실장, 

 

박민호 

 

성과연봉담당 

 

등 

 

주요임원

 

이 

 

참석했다.

 

조사단은 

 

이들을 

 

대상으로 

 

성과연봉제 

 

도입과정

 

에서 

 

발생한 

 

근로기준법위반 

 

사항과 

 

인권침해 

 

실태의 

 

경위를 

 

채근하고 “

 

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

 

발생한 

 

불법사례가 

 

매우 

 

심각한 

 

사안으로 

 

판단

 

된다”

 

며 

 

사측이 

 

당장 

 

불법행위를 

 

중단하고 

 

노사

 

관계정상화를 

 

위해 

 

노조와 

 

대화에 

 

나서라고 

 

촉

 

구했다.

 

연맹 

 

김주영 

 

위원장은 “

 

상위법을 

 

무시해가며 

 

일

 

방적이고 

 

강압적으로 

 

노예연봉제 

 

도입을 

 

추진한 

 

사측의 

 

비정상적인 

 

행위에 

 

개탄을 

 

금할 

 

수 

 

없으

 

며, 

 

강력히 

 

규탄한다”

 

고 

 

밝히고 “

 

이번 

 

조사를 

 

통

 

해 

 

명백히 

 

드러난 

 

불법행위에 

 

대해 

 

연맹차원에

 

서 

 

적극적으로 

 

대응하겠다”

 

고 

 

말했다.

 

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노동조합 

 

김성규 

 

위원장

 

도 “

 

정상적인 

 

노사관계에서 

 

도저히 

 

일어날 

 

수 

 

없

 

는 

 

일이 

 

벌어졌고, 

 

아직도 

 

진행되고 

 

있다”

 

면서 

“

 

당장 

 

하급 

 

조합원의 

 

불이익이 

 

예상되는 

 

만큼 

 

이

 

번 

 

사태를 

 

절대로 

 

묵과할 

 

수 

 

없다”

 

고 

 

말했다. 

 

노

 

조는 

 

연맹과 

 

함께 

 

근로기준법과 

 

노조법을 

 

위배

 

한 

 

각종 

 

행태에 

 

대해 

 

법률투쟁을 

 

본격적으로 

 

전

 

개할 

 

계획이다. 

 

공단 

 

강영실 

 

이사장은 “

 

제도 

 

도입에 

 

따른 

 

부작용

 

을 

 

최소화하고, 

 

노사관계 

 

정상화를 

 

위해 

 

노력하

 

겠다”

 

고 

 

답했다.

2016

 

년 6

 

월 3

 

일(

 

금)

 

제13

 

호


